
Ⅳ. 관련 판례

□ 비거주자 판단

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63616 , 2016.03.25
제    목 비거주자 여부 사실판단 

요    지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
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

사건번호 대법원-2013-두-16876 , 2014.11.27 ,
제    목 원고는 한・일 조세조약상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주식 

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 

요    지

한국과 일본의 거주자에 해당하고 항구적 주거도 양국에 
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
 ‧ 국내에서 적극적인 경제・사회봉사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점, 
 ‧ 국내에서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투자한 점, 
 ‧ 일본에서는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
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한국으로 인정되므로 한・일 조세
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로 보아야 함 

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5056 , 2011.04.28
제    목 국외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

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비거주자에 해당함 

요    지
주식을 양도할 당시에 국외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1년 이상 
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
그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소득
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함 



□ 비거주자의 1`세대 1주택

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9562 , 2010.12.17 
제    목 비거주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

요    지
‧ 원고의 남편은 군무원인 점, 
‧ 원고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점, 
‧ 나머지 가족들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
‧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

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6-누-51988 , 2016.12.07

제    목 비거주자가 출국후 2년 경과한 후 국내 주택 처분시 
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

요    지
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2006. 2. 9. 개정되기 
이전부터 비거주자였던 자가 
2008년 이후 국내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

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0467 , 2009.04.22

제    목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하여 양도한 1세대1주택은 비과세 
요건이 아님 

요    지

주택의 취득 당시 거기에 원고의 부친과 여동생이 거주하고 
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국내에 주소나 생활의 근거를 
두고 있는 거주자였다고 보기는 어렵고, 
이미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
봄이 상당하므로 비과세 주장은 이유없음



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단-14061 , 2016.02.16
제    목 원고는 비거주자로써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

정당하다 

요    지
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미국으로 이주를 위한 
출국일임을 자인하는 날 이후로 원고가 대한민국 내에 
주소를 둔 거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. 

□ 비거주자의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

사건번호 조심2013서4322 , 2014.02.12

제    목 비거주자인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
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

요    지
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장기
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다주택자 
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

사건번호 조심2012서3383 , 2012.10.04

제    목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(1세대 1주택, 최대 80%)의 
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어려움 

요    지

소득세법§95ㆍ②ㆍ단서에서 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
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
하도록 규정하고, 대통령령은 ‘1세대’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
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, 비거주자에게는 
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어려움 


